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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경제  출처

■ 2020년 4월 최근 경제동향
 - 2월 산업활동은 전월 대비 생산·지출 측면의 주요 지표 모두 감소
 - 3월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19.5만명 ↓, 실업자 1.7만명↓, 

비경제활동인구 51.6만명 ↑, 고용률 0.8%p ↓, 실업률 0.1%p ↓
 - 물가는 3개월 연속 1%대 상승(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를 석유류 

가격 상승세 둔화로 상쇄)
 - 국내 금융시장은 3월 중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, 환율은 소폭 상승, 
   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하락, 장기물 상승 등 만기별 혼조세 시현
 -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,
   관련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

어려움 확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☞바로가기

■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(IMF) 세계경제전망 발표
 - 올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

으로 예상, ‘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–3.0%로 전망(’20.1월 전망 대비 
△6.3%p)

 - 한국(IMF분류상 선진국)의 경우 올해 –1.2%(‘20.1월 대비 △3.4%p) 
성장 전망, 이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
경기 대응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데 기인한 것
으로 평가 

☞바로가기
■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(2020년 1분기)
 - (개요)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국의 산업생산 및 세계 

교역 감소세로 침체 단계 진입 
 - (주요국 경기 상황) 미국, 유로존, 일본, 중국, 인도, 베트남 등 주요국 

경기 동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·소비·수출 감소 등 침체 확산 
 - (최근 글로벌경제 주요 이슈)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 공급충격과 

소비절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, 주요 안전자산의 가격 변동
성이 확대된 가운데 사태 장기화 시 신흥국 자본유출 등 피해 불가피

 - (시사점)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필요 ① 경제 
여건 및 파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, 실물 경기로의 전이 방지 
노력 필요 ② 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전이 방지를 위한 수출 금융 강화, 
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③ 글로벌 유동성의 모니터링 강화, 국제
공조체제 강화 ④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의 제품 
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확대 지원책, 연구·개발의 
질적 업그레이드, 한류 이용 융복합 상품서비스 개발 노력 필요

☞바로가기

기획재정부

기획재정부

현대경제연구원

http://www.moef.go.kr/com/synap/synapView.do?atchFileId=ATCH_000000000013758&fileSn=1
http://www.moef.go.kr/com/synap/synapView.do?atchFileId=ATCH_000000000013742&fileSn=1
http://hri.co.kr/board/reportView.a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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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재정  출처

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
 -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

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 마련, 국가별 다소 상이
    ① 미국: 2조달러 긴급 예산안 및 국가 비상상태 선포로 재난자금 편성

→ 개인소득 보조 및 실업수당 인상, 조세·의료지원 등
    ② 영국: 1,045조원 규모, 대량실업 방지 중점 지원
    ③ 프랑스: 466조원 규모, 피해 자영업자 소득보전 및 실업수당 인상 

등에 중점 지원
    ④ 독일: 1,002조원 규모,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·보증 위주 

지원, 필요 시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유출 방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☞바로가기

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
 - (개요) 정부,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(′20.3.30.)
    * 지급대상: ′20.3월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% 가구
    * 지급액: 가구원수별 차등지급(40만원~100만원)
    * 재원규모(재원): 9.1조원(중앙 7.1조원, 지방 2조원)
 - (주요국 사례)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

구 분 주요 내용

미국
- 연소득 7.5만(부부합산 15만)달러 이하, 개인1인당 1,200달러
- 만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

일본
- 소득 급감 가구, 30만엔
-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만엔 추가

독일 - 프리랜서·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, 3개월 운영비

프랑스
- 전년도 매출 100만유로 이하인 프리랜서·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

사업자 중 영업중지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50%이상 감소한 경우, 
1,500유로

홍콩 - 전체 영주권자(개인), 1만홍콩달러

싱가포르
- 전국민(개인), 소득에 따라 100~300싱가포르달러
- 자녀양육자, 50세이상 고령자,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

 - (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례) 우리나라 17개 광역 및 45개 기초자치단
체의 재난지원금 명칭,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규모, 신청 및 지급방법, 
소요재원 충당방식 다양 → ‘20.4.7.기준 지자체별 추진현황, 재원충당, 
규모 등을 수록

 - (쟁점 및 정책적 함의) 지급대상 등[전국민 지급 ‘보편지원방식’, 일부
국민 지급 ‘선별지원방식(소득기준 또는 피해기준)’] 에 대한 사회적 
합의 필요, 지방재정 매칭으로 인한 쟁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
병행 필요

 - (결언)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필요 → 지급기준 결정 
시 신속지급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전망

   ☞바로가기

KDB미래전략
연구소

국회예산정책처

https://rd.kdb.co.kr/index.jsp
https://www.nabo.go.kr/Sub/01Report/12_Board.jsp?func=view&funcSUB=&currentPageSUB=0&pageSizeSUB=10&key_typeSUB=&keySUB=&search_start_dateSUB=&search_end_dateSUB=&arg_id=0&bid=68&rbid=0&ridx=0&bidSUB=0&cid1=0&cid2=0&cid3=0&cid4=0&cid5=0&cid6=0&cid7=0&arg_cid1=0&arg_cid2=0&arg_class_id=0&currentPage=0&pageSize=10&pagePerBlock=0&nowBlock=0&key_type=&key=&search_start_date=&search_end_date=&class_id=0&sortBy=&ascOrDesc=&bidx=7187&idx=7187&reg_name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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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재정  출처

■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(국가회계 재정통계) 
     *‘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’에 대한 분석보고서(기획재정부 발표) 

 - 2018회계연도 재정수지는 59조원 흑자, 총자산 및 부채는 각각 3,603조원, 
761조원으로 순자산은 2,842조원

 - 재정수지 5개년 추세를 보면,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규모는 완만하게 감소, 
중앙정부의 법인세 12.9조원 및 소득세 10.1조원 증가, 지방정부의 지방
소득세 2.1조원 증가 등 국세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개선

 - 자산·부채의 5개년 추세를 보면, 금융자산은 부채조달 및 사회보장성기금 
흑자로 증가, 부채는 차입 및 평가 등으로 증가, 비금융자산(건물 및 구
조물, 토지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)은 감소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
요구됨

 - 국제 비교(OECD 평균) 시, 총수입은 33.5%로 OECD평균 37.3%에 비해 
낮은 편, 조세부담률은 17~20%로 OECD평균 24.9%에 비해 낮은 편, 총
지출은 30.4%로 OECD평균 40.2%에 비해 낮은 편, 재정수지는 3.1% 흑
자로 OECD평균 △2.9%에 비해 매우 양호       

   ☞바로가기
■ OECD 지방재정 관련 주요 통계와 시사점
 - (개요) 1991~2017년까지 36개 OECD 회원국의 지방재정 관련 주요 

통계를 정리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:2를 유지, 국가간 지방세 
비중의 격차는 매우 큰 편으로, 대체로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높고 
단일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낮음

 - (지방세 비중) 한국의 지방세 비중(17.27%)은 OECD 회원국 평균
(전체 14.69%, 단일국가 11.24%) 대비 높지만 연방 평균(24.97%)
보다는 낮음

 - (재정분권 현황) OECD 회원국의 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면, 세입분권
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,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
세입을 확보하는 권한보다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권한이 더 많다고 볼 
수 있음. 한국의 세입분권 및 세출분권 비중(20.85%, 34.35%)은 
OECD 회원국의 전체 평균(19.72%, 31.29%)을 상회하고 있음

 - (과세자주권 현황) OECD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
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, 한국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
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과세자주권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가 꽤 있다
는 점을 볼 때, 향후 한국에서는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질적인 
측면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☞바로가기

한국조세재정연구원

국회입법조사처

https://www.kipf.re.kr/viewer/default/doc.html?fn=FILE_000000018249Wy3_0&rs=/viewer/result/kiPublish/202004///
http://www.nars.go.kr/brdView.do?brd_Seq=28293&currtPg=1&cmsCd=CM0042&category=b4&src=&srcTemp=&pageSize=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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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(개정·시행 ′20.3.31.)
 -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

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
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

☞바로가기

■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(개정·시행 ′20.4.1.)
 -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·경영하는 유치원 중 일정 규모 

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세입징수자가 수입원의 직무를, 지출명령자가 
지출원의 직무를 각각 겸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업무 
절차 간소화

☞바로가기

■ 인지세법 일부개정(개정 ′20.3.31. 시행 ′20.4.1.)
 - 과세형평, 조세제도 합리화,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

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폐지 
 - 인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 축소(권면금액 3만원 

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하던 인지세를 5만원 초과 상품권에 부과, 
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로 전액 환불, 폐기되는 모바일 상
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)

☞바로가기

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(개정 ′20.1.7. 시행 ′20.4.8.)
 -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금을 

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을 규정, 그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
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

 -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의 작성·
운용 및 관리 실태 포함

 -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
있도록 가입대상 시설 확대  

☞바로가기

법제처

법제처

법제처

법제처
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6449&lsId=&efYd=20200331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&ancYnChk=0#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6577&lsId=&efYd=20200401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&ancYnChk=0#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6149&lsId=&efYd=20200401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&ancYnChk=0#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3159&lsId=&efYd=20200408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&ancYnChk=0#


- 5 -

03 재정·예산 관련 법령  출처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(개정·시행 ′20.4.14.)
 - 코로나19 피해부문의 긴급 지원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개정에 따

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
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함

 -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
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

 -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
위를 정함

 -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
사유 추가

☞바로가기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개정·시행 ′20.4.21.)
 - 코로나19 피해부문의 긴급 지원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

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,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
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
환산 방법과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함

☞바로가기

법제처

법제처
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7539&lsId=&efYd=20200414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&ancYnChk=0#
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7607&lsId=&efYd=20200421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&ancYnChk=0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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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이슈 대응 및 규제개선 연구
 - (배경) 디지털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이를 통해 상품과 서

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고, 플랫폼 경제 확산은 
해당산업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, 기
존사업과의 충돌·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·미비한 시스템 문제 발생

 - (연구내용) 공유 플랫폼에 대한 국·내외 현황 분석, 중기·소상공인 관점
에서 이슈 분석, 신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이해충돌 및 공유경제 규제
현황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

 - (정책적 시사점) 
    ①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

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
    ② 국가차원의 공유경제 전략 수립 및 전담 조직 구축 
    ③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긱 노동자(플랫폼 노동자)를 위한 정책

지원 확대 고려
     * 긱 노동자: 카카오톡, 우버,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

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

    ④ 정확한 산업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공유경제 산업 실태조사 실시, 
데이터 분석 및 관리 필요 

☞바로가기

■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
 - (목적)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 파악, 지방자치단체 기금

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
 - (문제점)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,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, 

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,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
문제점 도출

 - (개선과제)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, 성과분석 대
상의 제한,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, 성과분석 결과의 
환류 기능 강화

 - (연구의 한계) 
    ① 교육, 일반공공행정, 공공질서 및 안전, 보건분야 사업은 체계성을 

결여한 채 단속적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
전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증 필요

    ②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력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
는지 다루지 않음

    ③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방식이 아직 
확정되지 않은 상황(본 연구는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
결과에 기초)으로, 향후 실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따라 
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·보완 필요

☞바로가기 

중소기업연구원

한국지방행정
연구원

https://www.kosbi.re.kr/kosbiWar/front/functionDisplay?menuFrontNo=2&menuFrontURL=front/basicResearchDetail?dataSequence=Y200227K38
https://www.krila.re.kr/publication/localAdministration/thesis/1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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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현황 및 시사점
 - (현황) 원/달러 환율은 WHO가 ‘범세계적 유행병(팬데믹)’을 선언한 

3월 11일 이후 급등세,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동기간 
절하세, 3월 1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인 1,285.7원 기록, 3월 
31일 및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한·미 통화스왑자금이 시중에 제공
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감. 4월 9일 현재 원/달러 환
율은 1,219원으로 연중 최고치 대비 약 5% 하락한 수준 기록

 - (외환수급 불안요인) ① 코로나19로 3월 중 글로벌 안전자산 및 유
동성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 
크게 악화 ② 대고객(소매)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회
수 및 국내증권사의 해외ELS 관련 증거금 수요 증가

 - (향후 전망)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근 외환부문의 충격은 금융부문
의 불균형에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당분간 
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다음 몇 가지 측면
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

    ① 미연준의 역외 달러공급의 속도 및 역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
점에서 금번 위기의 확산이 제한적일 것임

    ② 우리나라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이 매우 건실하다는 측면임
    ③ 외화유동성 위기 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막이라 할 수 

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개선됨
 - (시사점)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흥국의 위기발발 가능성과 국내 외환

시장 수급상황 및 글로벌 달러화 자금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
외화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

☞바로가기
■ 코로나19 관련 국·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
 - (들어가며)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위험으로부터 

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임
 - (경제적 충격) 공급·수요·금융의 모든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

적인 영향을 끼쳐,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–1.5%에 그치며 심각한 
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

 - (주요국의 경기부양책)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을 통과
시켜 총 2조 1,083억 달러(2,570조원)의 경기부약책 마련, 독일·영국·
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경기부약책을 마련, EU는 개정준칙의 적용을 
일시 중단하여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
도록 조치

 - (시사점)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 
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
있으나, 타 국의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
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

 ☞바로가기

자본시장연구원

국회입법조사처

https://www.kcmi.re.kr/publications/pub_dt_view.php?cno=5435&syear=2020&zcd=002001016&zno=1522&fcd=002001016001&pg=1
http://www.nars.go.kr/brdView.do?brd_Seq=28176&currtPg=1&cmsCd=CM0018&category=b1&src=&srcTemp=&pageSize=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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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, 전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린다
 - 코로나19로 수요 및 공급 모든 측면에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구매의 

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. 비대면·지역 대상·지역경제 활성화·
일자리 창출 등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사랑상
품권의 전자화폐 발행이 제안될 수 있음

 - 정부는 지난 3월 8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현재 3조원에서 6
조원으로 확대를 위해 2,4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, ´20.3.6. 기준 
총 19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음(미발행 45개)

 -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감염병 전파 억제하면서 지역특산품을 
소비하기 위한 매체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 형태가 아닌 전자상품
권으로의 발행이 확대되야 할 것임(현재 전국 기준 10.1% 정도가 모
바일 사용 가능한 상황, 강원도의 경우 지류 11개 시군, 카드 1개군)

 - 관련 플랫폼 구축, 배달협의체 구성, 가맹점 확대, 지역 외 거주민에 
사용 홍보, IT환경 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
 - 전자상품권 확대 발행로 중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생산물 소비 촉진과 
새로운 일자리 창출, 지류 및 카드발행 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
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

☞바로가기

■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
 - (들어가며)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

찾지 못하는 학교급식 산업체의 피해 발생됨
 - (학교급식 관련 산업 현황) 학교급식은 1일 총 20,809개교, 약 613

여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, 개학 연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급식
산업분야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, 위탁급식업, 급식 식재료를 생산
하는 식품제조·가공업체와 생산 농가, 각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, 
학교급식지원센터 등임

 - (정부 대책)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피해대책(3.5. 1차, 3.17. 2차, 
3.23. 3차)은 피해농가 융자 지원,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
지원, 각 지방자치단체는 꾸러미 판매, 공동구매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, 
그 외 소비지 대형마트·생협·공영홈쇼핑 등 각 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 
특별 할인행사 온·오프라인 실시 등임

 - (향후 과제)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
와 규모를 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,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단기 피해
규모를 산정하고 농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, 타 
부처 사업과 연계한 대체 판로 확보, 재난상황 장기화 및 학교급식 
중단 대비 대응시스템 마련

☞바로가기

한국지방행정
연구원

국회입법조사처

https://www.krila.re.kr/publication/periodical/brief/90?keyword=&page=1
http://www.nars.go.kr/brdView.do?brd_Seq=28051&currtPg=1&cmsCd=CM0042&category=b3&src=&srcTemp=&pageSize=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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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: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
 - (목적)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을 대상으로 정책의 결정 방법과 예산확보 

방법 등의 실태를 정리,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새로운 정책 제언 제시 
 - (연구내용) 신기본법 농정의 분권화 전개와 과제, 정책 개혁의 방향과 

구체적인 내용, 국가와 지방의 재정시스템 구조, 농림수산예산의 축소와 
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(농림수산성은 보조금 사업의 축소와 
개편, 정책평가제도를 통한 예산 조정으로 대응)

 - (특징과 시사점) 
    ① 일본 농정은 국제화 대응, 지방분권 개혁의 압력, 농림수산예산의 

제약 등의 흐름을 타고 정책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혁은 
계속되고 있음

    ② 국가의 일반회계는 증가하나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예산은 감소 추
세로 예산 제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

    ③ 지역활성화를 비롯한 인재 육성, 일자리 창출 등 지방집권의 정책 
수단을 개발하고,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자체가 정책 입안의 장이 
되어 지역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체질로의 변화 
필요

☞바로가기

■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
 - (주요내용) 
    ①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하다 ′12~′16년까지 상승

기를 거쳐 ′17~′19년 조정기를 겪었으며,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
주택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 있음

    ② 주요국 부동산 조세는 거래 단계별로 취득단계-취득세·등록세, 보
유단계-재산세·종합부동산세·부동산세 등, 매매단계-양도소득세·
자본이득세를 각각 부과

 - (정책방안) 
    ① 부동산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각국의 사회적·경제적 

여건이 반영된 것으로,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
부적절

    ②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
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대응

     * (미국) 임대소득세 엄격히 부과, (싱가포르) 취득세 세율 상승

       (프랑스) 보유세가 높은 편, 부동산부유세 부과 

    ③ 투기억제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,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조세
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꾸준한 추진 필요

☞바로가기

한국농촌경제
연구원

국토연구원

http://library.krei.re.kr/pyxis-api/1/digital-files/0c161ec4-7aeb-4a72-8270-21780188cb57
http://www.krihs.re.kr/issue/cbriefList.do?b2_idx=32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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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고용행정 통계로 본 ‘20.3월 노동시장 동향
 - ‘20.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,376명, 전년동월 대비 25만 3천명 증가
 -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(숙박음식, 보건복지, 교육, 도

소매 등), 제조업(자동차, 전자통신, 금속가공 등)과 여성, 60세이상, 
청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및 감소

 - 사업장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폭 둔화, 특히 1~4인, 5~29인 사업체에서 
크게 둔화

 - 3월 증가 폭 둔화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 증가(+2만4천명, 
+3.4%)보다 취득자수 감소(-10만 8천명, -13.5%)가 주된 원인

 -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 6천명,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천명, 
지급건수 1회당 수혜금액 133만원, 주로 보건복지업·제조업·건설업·
도소매·교육서비스 등에서 신청

☞바로가기

■ 제4차 비상경제희의 개최 결과(4.8.) 
 -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

피해대책, 100조원+@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
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

 - 그러나, 소상공인·자영업자·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대통령 
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·확정

구 분 규 모 내 용

선결제·선구매
등을 통한 내수
보완방안
(기재부)

17.7
조원
+@

① 공공부문 3.3조원+@ 규모

-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 2.1조원

- 건설투자 조기집행 1.2조원

- 국가계약제도 절차 대폭 완화

② 민간부문 14.4조원+@ 규모

- 착한소비 확산

- 개인사업자·중소기업 세부담 추가 경감 12.4조원

- 취약차주 재기지원 2조원 등

수출활력 제고
방안(산업부)

38
조원
+@

① 수출애로 해소 

- 36조원 이상 무역금융 추가 공급

- 비대면 수출 적극 지원 

- 인적이동·물류애로 해소

-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(한국산 진단키트 등)

② 글로벌공급망(GVC) 안정화

- 공급망 재편: 338개 품목으로 확대

③ 기업 R&D 부담 경감 등 2조원 이상

스타트업·벤처
기업 지원방안
(중기부)

2.2
조원
+@

① 스타트업 전용자금 추가공급 1.1조원

② 벤처투자 1.1조원 투자 유발

☞바로가기

고용노동부

기획재정부

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0887
http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33084&menuNo=401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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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5차 비상경제희의 개최 결과(4.22.)
 -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·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

책을 지속적으로 강구·발표,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 대책 발표
구 분 부 처 내 용

일자리 위기

극복을 위한 

고용 및 기업

안정 대책

고용부

① 고용안정 특별대책 총 286만면, 10.1조원

- 소상공인·기업 고용유지 지원

-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」신설 등

 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

  * 무급휴직자, 특고·프리랜서 지원

- 긴급 일자리 창출(공공, 청년)

- 실업자 지원 확대

금융위

① 기업안정화 지원 75조원+@ 규모

- 기간산업 일자리 지원 40조원

  → 기금 신설, 국가보증채권 발행

  * 7대 기간산업(항공, 해운, 조선, 자동차, 

    일반기계, 전력, 통신)

② 금융안정프로그램 추가 확대 35조원

  * 당초 100조원+@ →135조원+@ 규모

-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추진

- 코로나 피해대응 P-CBO 공급 5조원 확대

-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매입

비상경제
중앙대책본부
운영방안

관계부처

합동

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전환·가동(경제 중대본)

 * (기존) 1단계 비상대응조치 → (전환) 상시위기

   관리·대응 위한 2단계 대응체제 

 * 본부장: 경제부총리, 주1회(목요일) 정례 개최 

-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

-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

-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·수립

② 4~5월중 고용·수출대책, 기업대책 추진

③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

 - 5월 국회에서「산업은행법」을 개정하여 ‘기간산업안정기금’을 조성할 
수 있도록 입법 추진 예정

☞바로가기

기획재정부

http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searchBbsId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=MOSF_000000000033287&menuNo=401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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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IMF “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OECD 1위” 전망
 -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–1.2%, 36개 회원국 경제성

장률을 –3.0%로 전망,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전망이 가장 높고 하향 
조정폭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 

 -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책이 
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

 -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규모 봉쇄조치에 따라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
되었으나,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5.8%로 전망, 한국도 기존 
2.7%에서 0.7%p 개선된 3.4% 성장률 전망  

☞바로가기

■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중앙·지방 역량 결집한다
 -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 국회 의결 시 자치단체도 

즉시 추경 실시, 신속집행 추진 위한 사항을 사전 준비키로 행안부·기
재부·복지부·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논의(4.17.)   

 -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자체 ‘생계비 지원’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해 
중첩·보완지급 등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·탄력적 조정하
도록 안내

☞바로가기

■ 코로나19로 GVC 재편 본격화 … 보호무역·블록화 움직임
 - 코로나19 이후 산업계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‘글로벌 

밸류 체인(GVC, 세계공급망) 재편’으로,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
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코로나19 위기를 타고 
본격화 조짐

 - 미국은 ‘국방물자생산법’(기업에 의료 물자 증산 강제, 연방 정부가 
의료 물자의 가격과 공급을 관리)을 발동하고, ‘바이 아메리카’(의료
물자 조달 시 미국산 제품 우대) 발동도 고려 중임

 - 이에 맞서, 중국·일본·독일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GVC 블록화를 추진
하며 재편 움직임을 보임

 - 한국도 미국 주도의 GVC 재편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며, 우선 수출 
기업에 36조원 이상 금융을 지원하고, 화물 노선을 증편하는 등 실질
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나섬

☞바로가기

기획재정부

행정안전부

한국무역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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